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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서구 주택정책 논의에서는 중요한 쟁

점이 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Kemeny의 임대시장 성격 분류와 Harloe의 공공임대주

택 유형 논의가 고전적인 분석틀이 되고 있다. Kemeny는 공공임대주택이 풍부하여 민간임

대 부문과 경쟁이 가능할 경우 ‘단일임대시장’으로 불렀으며, 이는 또 Harloe의 ‘대중모델’

과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서울시가 공급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주택)은 그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간주되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도 이용하는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프트 주택을 통해 기존의 주택소유 중심 패러다임까지 바

꾸겠다고 한다. 이런 방향은 Harloe의 ‘대중모델’과 Kemeny의 ‘단일임대시장’을 연상시키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프트 주택 공급을 계기로 Harloe와 Kemeny의 논의를 정리하고,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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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했다. 검토 결과, 우리나

라 공공임대주택은 적은 물량,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체주택 성격, 저소득층 위주의 입주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시프트 주택은 이러한 잔여적 성격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에 의존한 물량공급,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따른 멸실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대중모델

화되기는 어렵다. 또한 민간임대시장의 전근대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

대주택의 확대가 전반적인 단일임대시장 구조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다만 시프트 주

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과 주택정책의 지방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남겼다. 

주제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주택, 공공임대주택, Harloe, Kemeny

1. 서론

1) 문제제기

‘시프트(SHift) 주택’으로 더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부터 서울시가 의욕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신개념’의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시프트 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SH공사 홈페이지, 2010.8.10 현재). 또한 UN 

HABITAT가 서울시에 특별상을 수여키로 한 것을 계기로1), 이 프로그램이 “사회 ․ 경제

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서울시, 2010). 아울러 서울시가 

2009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프트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주거만족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유에서 거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서울시, 2009b).

반면 시프트 주택에 대한 상반된 평가도 존재한다. 우선, 시프트 주택이 2009년까

지 실제 공급량이 1만 호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65억 원이 넘는 예산을 

1) 서울시는 수상의 이유로 “시프트 주택, 난지도 생태공원, 청계천 복원의 성과”를 들고 있다(서울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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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홍보함으로써 과장광고라는 측면이다. 또한 종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던 중대형을 공공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중고소득층에

게 지원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좋은예산센터 외, 2010). 특히 중대형 시프트 주택 

입주자의 소득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억대연봉자’도 입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조

선일보, 2010.3.26). 또한 중대형 임대주택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적으로 공급자인 SH공사가 부담함으로써 과다

한 재정부담 문제도 제기되었다(김상철, 2010). 

이런 상황에서 시프트 주택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주로 그 효과와 보완책 등 실무적

인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임성은 외(2009)는 시프트 주택이 인근의 전셋값을 떨어

뜨리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다뤘고, 상남규 ․ 오동훈(2009)은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2). 최근 임성은(2010)이 시프트 주택을 소재로 처음으로 박사학

위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앞의 연구들과 주제나 방법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그 외에 박은철(2008)이 시프트 주택 입주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소득이나 면적 

제한 등의 보완책과 함께 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진미윤(2010)은 시프

트 주택을 주거복지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았는데, 주택정책의 지방화라는 측면에서 성

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거주비

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 방식의 시프트 주택은 자산축적이 적은 사람들은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창무 외, 2009).

그러나 적어도 시프트 주택이 표방한 바는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

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수혜계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자가소유에 대한 대안으

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성격 논의에서는 고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임대시장’(unitary rental system : 

Kemeny, 1995)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중모델’(mass model : Harloe, 1995)을 정책목표

로 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시프트 주택에 대한 논의가 ①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을 위한 제한적인 정책 수단인가 아니면 보편적 모델인가 하는 유형 및 성격, ②공공임

대주택과 다른 주택점유형태와의 관계와 같이 선진국 주택정책에서 이론적·실천적 쟁

2) 두 연구는 모두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장기전세주택의 주택가격 안정효과에 관한 연구󰡕(2009)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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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되었던 영역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시프트 주택의 등장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진단하고, 나아가 시프트 주택이 과연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짚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시프트 주택에 대한 그동안의 ‘대중

매체식 논의’를 벗어나, 그것이 내세우고 있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주거유형’을 학문

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과 구성

이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규정하고, 시프트 주택의 공급이 그러

한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분야는 일찍이 1980년대 영국의 대

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3). 

그 뒤 1995년 케메니와 할로는 각각 종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성격논

의에 대해 한 단락을 짓게 된다(Kemeny, 1995; Harloe, 1995). 두 사람 모두 모두 공공임

대주택의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지만, 케메니는 좀 더 기능적

인 입장에 선 반면 할로는 좌파 구조주의적 시각을 뚜렷이 드러낸다. 이후 공공임대주

택 성격 논의에서 이들 두 사람의 분석틀은 일종의 준거틀로 사용되면서 후속연구가 이

어지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도 케메니와 할로가 소개된 바 있지만(이은주, 2010; 김수현, 1996), 

아직 그 분석틀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

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성격 논의에서 널리 사용된 케메니와 

할로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규

3) 이들 논의의 출발은 다음 두 대립되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축소와 자가소유 확대정책에 찬

성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주택시장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주택문제 완화 그리고 자가소

유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주장했다(Saunders, 1990).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불하정

책이 “실제로 재정난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주거수준의 양극화와 사회적 한계계층의 주택난을 심

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을 가했다(Balchin, 1989 ; Dobek, 1993 ; Forrest & Murie, 1988 ; Monk, 1989).
4) 대표적으로 참고문헌의 Czischke(2009), Doling(1997), Elsinga et al.(2008), Gibb(2002), Heijden(2002), Kemeny & 

Lowe(1998), Kemeny et al.(2005), Kempen & Priemus(2002), Kristensen(2002), Priemus(2001)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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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보고자 한다. 또 이를 근거로 시프트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Kemeny(1995)와 Harloe(1995)의 분석틀을 통해 각국의 공공

임대주택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케메니와 할로 외에

도 다양한 성격규정 사례들을 참고하여 일종의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상해 보았다(2장). 

이어서 그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동일 소득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늦은 시기인 1989년에야 처음으로 공

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후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오기는 했으

나 전형적인 ‘잔여적(residual)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3장).

4장에서는 시프트 주택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적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시프트 주택의 특징을 정리하는 한편, 그것이 기

존의 공공임대주택 성격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혔다. 

마지막 맺음말(5장)에서는 시프트 주택 논의가 우리나라 주택정책 논의에서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 연구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유형과 성격 논의

1)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분포와 특징

공공임대주택5)은 자가, 민간임대와 함께 3대 주택점유형태 중의 하나로, 민간주택시장

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공공 안전망이자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포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선

5)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의 임대목적으로 소유·관리·운영하는 주택’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서는 공동체(cooperative housing)나 민간의 비영리 법인(예를 들면 영국의 

Housing Association) 소유의 주택이 공공성 높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4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괄할 경우 사회주택(social housing) 개념이 쓰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 국가 논의에 유용한 사회주택 

개념을 사용하되, 한국 내 논의와의 연속성을 위해 이를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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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그룹 안에서도 네덜란드와 같이 전체 가구의 35%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

면, 미국, 그리스, 스페인처럼 거의 없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경제구

조, 복지국가 체제, 국가별 정책 어젠다와 사회적 조류(Gibb, 2002), (모기지 등) 주택관

련 제도, 인구구조, 임대시장의 조건(Voigtländer, 2009)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주택점유형태가 아니라, 민간

임대-자가와 연관된 점유형태이다. 따라서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성격을 논하기 위해서

는 먼저 다른 점유형태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림 1]에

서는 주요 국가들을 자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자가 비중이 상

대적으로 적은 반면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비중이 큰 국가군이 있고(그룹 Ⅰ), 독일, 

스위스처럼 자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모두 낮은 대신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나

라들(그룹 Ⅱ)이 있다. 또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이른바 앵글로색슨 국가와 스페

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적고 자가거주율이 높은 국

가군(그룹 Ⅲ)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핀란드,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이긴 하나 자가거

주율이 높은 편이며, 영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영미형 국가로서의 예

외를 이루고 있다6)7).

6) 이들 국가군은 일부 예외적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주택정책 유형론에 따른 분류와 일치하는데, <그룹 

Ⅰ>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그룹 Ⅱ>는 조합주의(corporatist), <그룹 Ⅲ>은 자유주의(liberal)와 

미성숙(rudimentary)(또는 남유럽)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Balchin, 1996; Barlow & Duncan, 1994). 그런데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은 복지체제는 유사하지만 주택정책은 매우 다양하다(Lujanen, 2004; Kemeny, 2006).
7) 그런데 영국은 현재까지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인데, 이를 시장 기능이 우세한 자

유주의(liberal) 모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케메니, 할로를 포함해서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대부분의 외국 학자들은 영국이 자가소유를 촉진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잔여

화된다는 점에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자유주의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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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자가 및 공공임대주택 분포

자료 :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모두 2005년) : CECODHAS 홈페이지

스위스(2000년) :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홈페이지

일본(2003년) : 住宅産業新聞社(2007)
호주(1999년), 뉴질랜드(1996년), 캐나다(1996년), 미국(2000년) : Ditch et al.(2001)
한국(2005년)은 거주율과 소유율로 나누었다 : 통계청

이들 각 그룹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그

룹 Ⅰ>의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입

주대상도 저소득층에만 그치지 않고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나 주거수준이 민간임대 부문과 경쟁할 수 있고, 따라서 민간임대부문도 

간접적인 공공규제를 받는 효과가 있다(Kristensen, 2002). 또 <그룹 Ⅱ> 국가들은 공

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지만 자가소유율 역시 낮아서 이른바 시장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

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강한 국가조합주의 전통(Kemeny, 

2006)과 중도우파 정권의 장기 집권(Harloe, 1995)이 영향을 끼쳤고, 제도적으로는 민간

임대를 장려하고 자가소유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 정책성격에서 기인한다(Kirchner, 

2007; Voigtländer, 2009).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임대라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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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임대차 규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국가들과는 차이가 크다. 

반면 <그룹 Ⅲ>은 공공임대주택의 상대적 비중이 낮거나, 혹은 비중이 높다 하더

라도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불하하는 등 제한적인 사회안

전망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이다. 영국은 그런 점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국가인

데, 현재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운영방식은 점점 

더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에 국한되고 있다(Fitzpatrick & Pawson, 2007; Maclennan & 

More, 2001). 이와 함께 이 그룹에는 남유럽 국가들처럼 자가소유 중심으로 공공임대주

택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Allen et al., 2004; Eastaway & Varo, 2002)가 포함되

어 있다. 

이들 세 개 그룹의 공공임대주택의 추이를 다른 주택점유형태와의 관계 속에서 살

펴보자. 대부분 국가들이 20세기 초반까지는 민간임대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룹 Ⅰ>과 영국은 공공임대주택을 급격히 늘리

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1970년 무렵, 종전 큰 비중을 차지하던 민간임대 부

문이 줄어들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체의 20∼30%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임

대주택은 1970년대 이후 이른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함께 대체로 그 사회적 중요도

가 줄어드는 과정을 겪게 된다(Harloe, 1995). 

반면 <그룹 Ⅱ>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늘지 않았고 자가소유도 다른 나

라에 비해서는 현저히 증가속도가 낮다.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로 유지되

는 국가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룹 Ⅲ>은 공공임대 확대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가

소유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들이다.

2) 공공임대주택 성격에 대한 케메니와 할로의 논의

케메니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택점유형태 분포를 바탕으로 각국의 복지체제, 점

유형태 간 상관관계, 임대시장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독특한 임대시장 유형론을 제기

하고 있다. 그는 <Ⅰ그룹> 및 <Ⅱ그룹> 국가와 같이 자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동일 선상에서 운영되는 임대시장을 단일임대

시장(unitary rental system)으로 규정했다8). 반면 <Ⅲ그룹>에 대해서는 이중임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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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ist rental system)으로 이름 붙였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민간주택시장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잔여적이며(residualised) 사회적으로 격리되는(stigmatised) 현상이 쉽게 나

타난다(Kemeny, 1995; 2006).

할로도 케메니와 같은 시기(1995년)에 외견상 매우 유사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으로 하는 대중모델(mass 

model)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이 그것으로(Harloe, 1995) 

이는 앞의 Kemeny 논의의 단일임대시장과 이중임대시장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eijden, 2002).

하지만 할로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중모델이 존속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는 점에서 케메니의 유형론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그는 “주택은 

그 자체가 한 번도 상품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보면서, 스웨덴조차 ‘모든 국민의 

집’(People's Home : 그의 1995년 저작의 제목이기도 하다)이라는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

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주택은 복지국가의 여러 제도들인 교육, 의료, 연금과 근본적으

로 달리 쉽게 상품화되고 만다(Harloe, 1995: 2-3; Doling, 1997: 175). 말하자면 복지국가

를 떠받치는 기둥 중에서 ‘흔들리는 기둥’(wobbly pillar)이라는 것이다(O'Neill, 2008). 그

런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또한 도시재생에 

따른 대체주거 차원이나 (2차 대전 직후와 같이) 민간주택시장이 붕괴된 경우에 주로 공

급할 뿐이다(Harloe, 1995)9).

3) 공공임대주택 모델 유형과 조건

앞에서 살펴본 ‘복지체제에 따른 임대시장 유형론’(Kemeny)과 ‘주택의 상품으로서 속

8) 물론 이들 단일임대시장 모형 국가들 중에서도 강약의 차이는 있는데,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시장을 

압도(dominate)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주도(lead)하는 반면, 독일과 스위스는 영향을 끼치는(influences) 차이를 보

인다(Kemeny et al., 2005).
9)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여기에 대해 예외적으로(abnormal), 

조직된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일부의 지지를 받을 때 대중모델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그 시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고 본다. 미국은 그야말로 덧없이 짧았고(fleetingly), 영국도 곧 취약해졌으며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는 상

대적으로 더 지속되기는 했지만 그 역시 90년대 중반부터 취약해졌다는 입장이다(Harloe, 1995: 5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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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 경향성’(Harloe)은 국가별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파

악하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논의는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이 잔여화 경

향으로 수렴되는가 아닌가하는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대체로 할로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여전히 다양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Heijden, 2002; 

Kemeny & Lowe, 1998; Elsinga et al., 2008; Kempen & Priemus, 2002). 또 그 연장선상에

서 이들의 논의를 종합한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에이덴은 residual dual 

market, residual unitary market, unitary rental market(Heijden, 2002)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럽연합 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 European Liaison Committee for Social Housing)

는 dualist residual, dualist generalist, unitary로 구별한다(Czischke, 2009).

이 연구에서도 케메니와 할로의 1995년 저작과 이후 후속 연구(Heijden, 2002; 

Kemeny, 2005, 2006; Kemeny & Lowe, 1998; Kemeny et al., 2005; Czischke, 2009; Elsinga 

et al., 2008)들을 종합하되, 할로의 기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유형화하고 그 성

격과 조건을 정리해 보았다(표 1).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는 요소는 ①

공공임대주택 물량, ②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분포, ③타 점유형태와의 관계(자가

/공공임대 거주비율, 민간임대시장과의 관계 등), ④복지체제(특히 조합주의의 강도 : 

케메니 논의의 특수한 지점이다) 등이다. 그러나 이들 각 요소를 정량적으로 구분할 방

법은 마땅치 않다. 기존 연구들도 ‘상대적 비교’나 정성적 방법을 통해 모형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논의된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3장의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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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중모델

(Mass Model)
잔여적 모델

(Residual Model)
비고

성격 적극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차원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

입주대상 중고소득층까지 입주
저소득층 대상

(자산, 소득조사 반영)

주택

점유

형태

공공

임대

비중

높음 낮음 케메니는 

단일임대시장

은 점유형태 

중립(tenure 

neutral)이 

핵심이라는 

입장 

민간

임대

관계

통합

(unitary)

단절

(dual)

자가

소유

비중

낮음 높음

복지국가 

체제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미성숙

조합주의                           (동아시아)                    (남유럽)

해당국가 

분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호주, 미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연속적 분포 

개념으로 설정

주요 쟁점
자가소유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 압력 문제

사회적 격리현상

취약계층 주거사정 악화 문제

전망

공공임대주택 효율화 

압력지속(재정긴축 등)

복지국가 재편에 따른 자가소유 

확대경향 지속

공공임대주택 잔여화 경향 심화

사회적 통합방안 강화 요구

[표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유형과 성격, 조건

주 : 주택점유형태 분포는 예외가 상당히 있다. 이는 주로 조합주의 국가들이 자가소유율이 낮고 민간임대 

비중이 높은 데서 나타나는 변형이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국가 내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케메니는 조합주의 속성의 강약으로 설명하고 있다(Kemeny, 2006).
자료 :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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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기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영구임

대주택’이 처음이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보증금 인상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생활보호대상(거택보호) 가구 수와 유사한 25만 호 공급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

그램은 곧 이어 그 무렵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었던 합동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대책(재

개발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1991년).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 시 세입자 가구에 

대한 대체주택 차원에서 공급된 것으로, 새로 건립되는 주택의 17%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 추세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19만 호 착공을 끝으로 종

료되고, 재개발임대주택만 계속되게 된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상위 계층을 대상

으로 ‘50년 임대주택’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그 물량은 1997년까지 10만 여 호에 그침으

로써 전반적으로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김종림 외, 2007).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은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종료된 5년 뒤

인 1998년의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라는 이름으로 재개된다. 처음에는 5만 호 건립을 목표로 했는데, 2002년 10년간 100만 

호 건설로 목표를 높이게 된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2003년), 기존 다세

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낮은 임대료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전세

로 임대한 다음 역시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그 뒤 2008년 업무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의 한 가

지 프로그램으로 바꾼 다음, 임대물량은 줄이고 중소형 분양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

을 전환한다. 동시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키로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다원화 방

향도 제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2007년부터 국민임대주택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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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2009년 임대주택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시프트 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재개발임대주

택은 별도).

이런 과정을 거쳐 2008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국적으로 약 67만 호에 

이르러 전체 가구의 약 3.9%(서울은 약 4.3%)가 이용하고 있다10). 물론 2010년 현재 공

사 중인 물량까지 감안하면 그 수치는 약 6.1%(서울은 약 4.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다(표 2 참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실제 입주자의 소득분포 등을 살펴보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영구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

리고 시프트 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대형 시프트 주택을 제외하면 입주자격은 기

본적으로 소득 4분위 이하로 한정된다(표 2). 실제 입주자 소득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전체적으로 1분위는 30.1%(서울 40.8%), 2분위 35.2%(31.4%), 3분위 

15.3%(11.2%) 등 3분위 이하가 80.6%(83.4%)에 달하고, 5분위 이상은 10.2%(8.8%)에 

불과하다(그림 2 참조).

10) 여기서 분모가 되는 가구수는 주민등록상 가구가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 개념의 일반 가구수이다. 2008년 가

구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를 감안하여 필자가 추정했다. 서울시 가구수는 장영희 ․ 박은철(2008)에

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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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시기
재고1)

(서울)
공급규모 입주자격 실제 입주자 분포2)

영구임대

주택

1989

-1993

190,077

(47,224)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모 ․ 
부자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1분위 : 60.4%, 2분위 : 39.6%

(박신영 외, 2009에서 추정) → 

전국

재개발임

대주택

1991 

-현재

약 55,000

(48,036)

60㎡ 

이하

무주택자 중 

유자격자(거주요건 등 

충족)

1분위 : 44.8%, 2분위 : 20.9%, 

3분위 : 13.2%, 4분위 : 10.7%, 

5분위 이상 : 10.4%

(장영희 ․ 박은철, 2006) → 서울

다가구 

매입임대

2003

-현재

27,733

(약 8,700)

50㎡ 

이하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모 ․ 부자가정,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

50년 임대
1992

-1997

100,949

(18,949)

60㎡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별도 자료 없으나,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국민임대

주택

1998

-현재

295,731

건설 중인 

경우를 

포함하면 

약 670,183

(18,946)

85㎡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분위 : 11.9%, 2분위 : 35.0%, 

3분위 : 24.0%, 4분위 : 14.0%, 

5분위 : 15.2% → 전국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김종림 외, 2007에서 재인용)

시프트 

주택

2007

-현재

4,641

(4,641)

2010년 3월 

기준 10,244

60㎡ 

이하

60~85

㎡

85㎡ 

이상

전용 60㎡ 이하는 

국민임대와 동일

60㎡ 이상은 별도 기준

1분위 : 1.5%, 2분위 : 10.8%, 

3분위 : 22.3%, 4분위 : 20.5%, 

5분위 : 4.1%, 6분위 : 19.3%, 

7분위 : 4.8%, 8분위 12.3%, 

9분위 : 3.72%. 10분위 : 0.74%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으로는 

한계 → 서울(박은철, 2008을 

재구성)

계
약 669,131

(약 146,496)

[표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과 실제 입주자 소득분포

주 1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08년 말 기준이며, LH공사 및 지방정부 소유를 포함한 수치임. 기준에 따라서 다른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2 : 소득조사 결과는 입주자격과 관련이 있으므로 실제보다 낮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 국토해양부, LH공사, SH공사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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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분포(전국, 서울)

(단위 : %)

주 : 별도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개산(槪算)한 결과임.
자료 : [표 2]의 소득분포 자료를 유형별 임대주택 수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여 작성.

2)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 1989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천불 수준

이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에 같은 소득수준을 달성한 바 있는데, 이 무

렵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영국 28%(71년), 네덜란드 39%(75년), 프랑스 13%(78년), 일본

도 7%(78년) 수준에 이를 정도였다. 물론 각국의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나 심각한 대도시 주거사정을 

감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늦었던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방치할 

수만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한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부개입 프로그

램 없이 그렇게 늦게까지 견딜 수 있었던가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판자촌(무허가 정착지)의 존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난 판자촌은 1980년대 초까지 서울 인구의 10% 이상이 거주하던 

공간이었다. 결국 판자촌이 도시 빈곤층의 주된 거주지 역할을 했으며, 그런 점에서 ‘비

공식적인 공공임대주택’(김수현, 1996)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83년부터 시작된 합동재개발사업은 서울시내의 판자촌 지도를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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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꿔놓고 말았다. 1989년까지 사업에 들어간 재개발구역이 67개에 달하는 데다, 비

자발적으로 주거지를 떠나야 했던 주민들이 약 15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김수

현, 1996 재구성). 여기에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주택가격 및 전셋값 폭등의 여파가 

중첩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89년 초에는 전월

세 보증금 때문에 연쇄 자살사건이 벌어질 정도(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노태우 정부는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어서 적극적인 주거복지대책에 대

한 압력이 높았다(이영환, 1995).

따라서 1989년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은 판자촌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 급등하는 

임대료에 대처하기 위한 주거안전망, 정치적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의 사회적 

포섭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영환, 1995; 김수현, 1996). 또

한 입주대상도 가장 가난한 계층에 국한되었으며, 건립목표 물량 역시 법정 영세민 가

구 수에 맞춰져 있었다. 더구나 법정 영세민 자격을 잃을 경우 퇴거토록 되어 있었다. 할

로의 분류에 따르자면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이었다.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으로 확장된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으로서, 잔여적 성격이 확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정 영세민이나 철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후 국민임대

주택이 도입되는 1998년까지 10년간 계속된다. 

1998년에 시작된 국민임대주택 정책은 종전 영구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빈곤층 

밀집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입주대상의 범위를 높이게 된

다. 그럼에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층은 4분위 이하가 85%에 달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을 넘어설 경우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퇴거토록 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의 유

형 구분에서 잔여적 모델로 분류되는 국가들보다도 저소득 계층편중도가 더 높은 수준

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사회통합을 고려

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이기는 했지만, 입주대상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독거노인, 소

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국한시킴으로써 

잔여적 성격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케메니가 논의하는 민간임대시장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

공임대주택은 이중임대시장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인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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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택 임대료의 30~75% 수준이지만11), 그 물량이 시장임대료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

었다는 증거는 아직 찾을 수는 없다12).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너무 적어서, 입주대기자는 많은 반면 한 번 입주한 사람들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 것

이다. 또한 민간 임대제도는 임대료 인상억제, 임대기간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전근대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수현, 2009). 결국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시장과의 관계

에서 ‘섬과 같은 존재’로 단절되어 있어, 이중임대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이상에서 논의된 특성을 주요 선진국들의 임대주택 성격 분류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Harloe, 1995; Kemeny, 1995; Heijden, 2002; Kemeny, 

2005, 2006; Kemeny & Lowe, 1998; Kemeny et al., 2005; Czischke, 2009; Elsinga et al., 

2008)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①자가 비중, ②공공임대 비중 및 임대부문 중 공공임대 비

율, ③임대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분포 세 가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위치를 비교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비교 국가 중 가장 낮

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 ②역시 가장 낮은 수준의 임대부문 중 공공임대 비율, ③

높은 저소득층 집중도, ④비공식적인 민간임대시장과 임대차 규제 제도의 미성숙, 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계속되는 저렴주택 멸실과 대체주택 성격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할로의 분류에 따르면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제 서울시의 시프트 주택이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성격을 바꿀 수 있

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11) 영구임대주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낮은 경우 30% 내외(박신영 외, 2009) 수준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역, 평형에 따라 인근 임대료와 차이가 다르지만, 최저 47.8%(서울, 45㎡ 이하)에서 최대 96.1%(강원, 45-59

㎡)이며 전국 평균은 75.4%이다(이종권 외, 2008). 시프트 주택 역시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53%에

서 80%까지 분포한다(임성은, 2010).
12) 이종권 외(2008)는 입주가 이루어진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전후의 6년간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전세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조사를 통해 인근의 전세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

다. 입주대상자가 지자체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역시장인 전세시장이 받는 영향의 정도는 느릴 뿐 아니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임성은(2010)은 시프트 주택이 5.2~9.3만 호 추가 공급되면, 서울 전역의 전세가격을 약 10%를 하락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성은 외(2009)에서는 이 수치가 2.3~11.2만 호이다. 그러나 이들 분석은 시

프트 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서울전역에 걸쳐 있다는 점, 또한 임대료 변화를 조사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입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전세가격의 실제 변화를 알 수 없음)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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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가
비중

공공
임대
비중

임대중
공공임대

비율

공공
3분위 
이하 
비율1)

특징
Balchin의 
주택정책 
유형분류2)

Kemeny의 
임대시장 
유형분류3)

Harloe 논의에 
바탕을 둔 본 
연구의 분류4)

스웨덴 54 21 49 49 사민주의 단일 + +

덴마크 53 20 43 - 사민주의 단일 + +

핀란드 63 18 53 - 사민주의 이중 +

노르웨이 77 5 22 - 사민주의 이중 -

네덜란드 54 35 76 44 공공임대 감소 중 전환기 단일 + +

스위스 35 3 5 - 민간임대 중심 조합주의 단일 +

독일 43 6 11 44 민간임대 중심 조합주의 단일 +

오스트리아 58 21 53 - 조합주의 단일 + +

프랑스 56 19 43 38
최근 공공임대 

재개
전환기 단일 + -

벨기에 68 7 23 52 자유주의* 이중 -

아일랜드 79 8 38 - 자유주의 이중 -

영국 69 21 68 62 빈곤층 밀집 심화 자유주의 이중 + -

호주 71 6 23 - 자유주의* 이중 - -

뉴질랜드 71 5 22 - 자유주의* 이중 - -

캐나다 64 6 17 - 자유주의* 이중 - -

미국 67 1 3 100* 자유주의* 이중 - -

스페인 82 1 9 - 미성숙@ 이중* - -

그리스 74 0 0 - 사실상 재고 없음 미성숙@ 이중*

이탈리아 75 5 26 - 미성숙@ 이중* - -

포르투갈 55 3 14 - 미성숙@ 이중* - -

일본 61 7 21 - 동아시아* 이중 -

한국 55 2 4 81 재개발사업 지속 동아시아* 이중* - -

[표 3]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성격

(단위 : %)

주 1 : 1990년대 중반의 현황으로 Heijden(2002:334)에서 인용. 미국은 사실상 전원이 극빈층으로 김종림 

외(2007)에서 추정. 한국은 [그림 2]의 필자 계산.
주 2 : Balchin(1996)에 바탕을 두되 @표시는 Barlow & Duncan(1994)를 활용했으며, *는 필자가 표시.
주 3 : Kemeny(1995;2006)을 인용했으며, 프랑스의 물음표는 케메니 자신이 표시. *는 필자가 표시.
주 4 : 할로의 논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각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잔여적 모델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수렴하는 중임(Harloe, 1995). 그러나 할로 자신도 정량적으로 대중모델과 잔여적 모델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상황’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로의 구분 기조를 채택하되 

유형구분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 개수가 많을수록 대중모델에 가깝고 (-) 개수가 많을수록 

잔여적 성격이 큰 것으로 분류했음.
자료 : 주택점유형태 분포는 앞의 [그림 1]과 동일하고, 위의 [주 1~4]를 감안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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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프트 주택 현황과 공공임대주택 성격에 미치는 영향

1) 서울시 시프트 주택 현황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방식으로, 최장 

20년까지, 중산층도 입주가능한 중대형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런

데 여기서 주변 시세보다 낮고,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한 것은 그 자체로서 새로울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오히려 더 낮은 부담과 더 긴 기간을 보

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전세 방식의 경우도 기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월세 납부 대신 전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실제 SH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28.5%는 전

세보증금 방식으로 운용 중이기도 하다(서울시 내부자료 : 임성은,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전세 방식 자체도 완전히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입주대상을 중

산층으로 확대하면서 중대형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 방식과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또 기존 국민임대주택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에 입지했다면, 시프

트 주택은 그 외에도 도심 자투리 땅,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다양한 공급방법 

전체가 시프트 주택만의 독창적인 고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택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공급 시도는 임대주택 공

급확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모두 13

만2천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그 중 택지개발지구에 신규로 건립하는 4만8500호를 제외

하면 모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추가용적률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물량이다(표 4). 또 

평형별 배분은 2010년 4월까지 분포를 바탕으로 단순 추정해 보면, 59㎡까지 55.7%, 

60-85㎡ 36.8%, 85-114㎡ 7.5%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SH공사 자료 및 임성은, 2010

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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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오세훈 시장 1기

2011-2018 비고
소계 2007 2008 2009 2010

132,094 18,128 2,016 2,625 3,243 10,244 113,966

- 택지지구 신규건설 : 

48,500

- 역세권 시프트 : 

53,000

- 재개발, 재건축 등 : 

30,500

[표 4] 시프트 주택 공급계획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임성은, 2010을 재구성)

2) 시프트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성격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가난한 계층이 

사는 주택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집단화되면서 사회적 격리현상이 

발생하고(박윤영, 2007; 하성규·서종녀, 2006), 소재지 자치구의 복지재정 부담이 크다

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그런 방향에서 굳어진 경향

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프트 주택은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

브를 활용한 다량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이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주택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주택구입 욕구를 떨어뜨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패러다임을 바

꾸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즉, 시프트 주택을 통해 “중산층까지도 내 집을 장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서울시, 2009b) 하려 함으로써, 주택정책 영역에서 말하는 ‘대중

모델’이나 ‘단일임대시장’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은 2010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 개소식(2010.5.11)을 비롯해 각종 TV 토론회 등 기회 있을 때마

다 시프트 주택을 대표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관심은 과연 시프트 

주택이 이론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적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검토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프트 주택의 공급물량

이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으로 할 만큼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잔여

적 모델의 특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에 그치는 점인데, 시프트 주택이 이를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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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대상을 확장하는 대중모델로 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

째는 시프트 주택 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유형태와의 관계 변화가 가능한

가 하는 점이다. 즉, 시프트 주택이 민간임대시장과의 연속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시프트 주택의 공급물량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자. 2018년까지 

예정된 13만2천 호를 공급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약 27만 호로 전체 가구의 

9% 가깝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적인 근거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임대

주택 거주가구가 10%에 이르면 민간임대시장 안정과 임대료 하락이 가능하다는 전문

가들의 응답’(임성은, 2010 재인용)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물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공급할 13만 호는 2007년 당시 추정한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수요추

정치 23~33만 호(강미나, 200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체주택 수요를 감안하면 오히려 순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서울시

가 예정한 뉴타운(재개발)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19만4천 가구에 이르지만, 재

개발임대주택을 통해 재정착이 가능한 가구는 4만5천 가구에 불과하다. 결국 14만 가

구 정도가 구역 이외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원회, 2009). 따라서 계획된 시프트 주택은 4분위 이하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

주택 추정 수요는 물론이고, 뉴타운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 세입자들의 대체주택 물량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프트 주택의 주 공급방법인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의 한계를 짚어볼 필

요가 있다. 서울시는 전체 시프트 주택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자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 자체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공급여부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없다. 실제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 중 

2010년까지 완료된 경우는 5%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부동산 경기영향과 소송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주요 언론 보도, 2010.8.27). 또한 재건축사업을 통한 공급은 중앙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의무공급을 폐지함으로써(2008년9월) 공급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시프트 주택의 주 공급계획이 부동산 경기 의존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규 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약 5만 호를 제외하면 공급일정을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시프트 주택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용 주택의 계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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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 SH공사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부채문제가 부각되자, 114㎡ 

이상 규모의 시프트 주택 절반을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10.8.16). 

그만큼 실제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시프트 주택은 목표 자체가 잔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며, 그마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시프트 주택 공급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뉴타운사업 등에 

따른 멸실주택도 다량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대체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려는 전략도 당초 계획

보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시프트 주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하여, ‘자가소유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는 계획과 실행 두 측면 모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시프트 주택 공급과 다른 점유형태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서울시나 SH

공사는 시프트 주택 공급이 인근의 임대료나 주택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성과를 찾기에 

조급해 보이지만13), 여기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멸실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프트 주택의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시장임대료

의 50~60%에 불과한 임대료로 운영될 경우 매우 ‘예외적인 임대시장’을 넘어서기 어

렵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높은 경쟁률’14)은 역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안 되었을 경우

에는 기존 민간임대시장과는 더욱 단절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중임대시장 구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민간임대시장의 임대차 등록제도, 임대소득세 부과제도, 임대전용 주택에 대

한 자동계약갱신, 임대료 규제제도 등의 근대화 문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프트 주택의 공급이 단일임대시장으로 발전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도 과도하다.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높은 자가소유 집착과 

전세제도 등도 점유형태 균형적인 구조가 정착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13) 서울시와 SH공사는 2009년 󰡔장기전세주택의 주택가격 안정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주하여 시프트 주택 단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및 전세하락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시프트 주택의 입주자가 6,000가

구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가격변화 추이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을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14)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은 경쟁률을 시프트 주택 성공의 증거로 보고 있다(서울시, 2009a). 그러나 156:1을 기록

한 관악청정플러스원은 단 2가구가 공급되는 사례였으며, 대부분 좋은 입지에 소량이 공급되는 경우에 그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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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프트 주택은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논의에서 볼 수 있는 대중모

델이나 단일임대시장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계획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물론 다른 공공사업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홍보비를 투입하고, 지하철

이나 가판대 홍보를 대량 진행함으로써 홍보 차원에서는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토릭으로서의 시프트 주택과 현실에서의 간극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

다. 더구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건너 뛰어 대중모델을 지향한 것은 일종의 포

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주택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긍정적인 측면

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는 주택정책의 지방화에 대한 성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

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요 주택정책이 중앙정부의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운영에 따

라 추진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시프트 주택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

을 확보하고 운영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택정책의 지방화라는 과제에

서 볼 때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서울시 시프트 주택이 내건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택정책 분야에서 익숙한 

할로의 대중모델과 케메니의 단일임대시장과 유사하다는 데 착안해서, 우리나라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 공공임대주

택은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프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격은 바뀌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프트 주택은 우리 주택정책에서 공공

임대주택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논문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유형에 관한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정성적이며 정책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실증적인 조사나 분석은 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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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가 아니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논의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이 있

는 것이다.

또한 몇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우선 자가-공공임대-민간임대의 주택점

유형태 균형에 대한 검토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과정에서 자가소

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적정한 균형’ 문제에 대

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프트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규모, 대상, 운영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조만간 사회적 격리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국들

의 경험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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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 of Long-term Public 

Housing in Korea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M. Harloe and J. Kemeny

Kim, SooHyun*1)

It has long history of discussion on the issue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housing in 

the advanced countries. J. Kemeny has defined two types of rental market; unitary 

rental market system and dual rental market system. M. Harloe also raised issues on 

public housing system in a different context. Those countries with plenty of public 

housing stock not only for the lower class were classified as mass model, and the con-

trary residual model.

Public housing which started in 1989 first in Korea is a typical form of residual 

model as the stock is so small and most residents are from lower income group. In ad-

dition many of the stock are for the substitution of the shanty housing which de-

stroyed by urban redevelopment program.

Mayor of Seoul Metropolitan City, Oh Se-hoon, however, introduced a new public 

housing program called shift housing in 2007 which aims at shifting of housing para-

digm from ownership to living itself. He pledged to supply as many public housing as 

possible including for the upper class, which he believes will change the present re-

sidualised public housing system to mass model.

This paper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limits of shift housing, and conclude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new plan to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housing. First of 

all the plan itself still falls short of mass model with respect to its quantity. Moreover 

the accomplishment of the plan is uncertain as it depends much on the housing boom 

* Ph. D.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Sej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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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lready entered to a depressed period. But the shift housing contributed to im-

prove the image of public housing and enhance localization of housing policy.

Key words: Public Housing, Social Housing, Shift housing, Korea, Harloe, 

Kemeny


